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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농지 규모는

155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산지가 전체 국토면적의 약 63%를 차지하는 국내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제 강국인 프랑스가 34.5%,

독일이 3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낮은

수준이다.

농지는 매년 연간 약 1만5000㏊씩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감소 중이고, 최근 감소 폭은 확대되고 있다. 현재의

감소 추세가 지속한다면, 100년 뒤 농지는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한편, 매년 공익사업을

위해 약 1만3000㏊의 토지가 필요하므로 농지의 개발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과연 국토 개발과 우량 농지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첫째, 토지 이용의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토는 장래의 이용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특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그러나 국토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용도 지역을 구분하도록 한 취지가 무색하게 지가가

저렴한 농림지역이 개발을 목적으로 한 관리지역에 비해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정부 예산으로 공들여 정비한 농업진흥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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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량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더 많이 부과해 토지

이용의 우선순위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둘째, 농지 보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지를 보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농지 보전 목표를 설정할 뿐 아니라

도도부현 차원에서도 농지 보전 목표 면적을 설정해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 또는

광역계획권별로 해제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량 농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경작자에게 농업진흥지역 밖보다 직불금을 더 지급 중인데, 지가 차이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 우량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이 농지를 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보전 가능성이 낮은 농지를 먼저 개발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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